
노동부, 위험물질 관리・감독 강화
근로자 수 관계없이 안전보고서 대상 확대 … 관련규정 명확화 검토

고용노동부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

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하루 1톤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정안

전보고서>를 앞으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하루 1톤 이상 위험물질 취급기업이면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은 예외로 두고 있다.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은 공장 설립 당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

서 제출 의무가 없어 고용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없어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 일했

다는 지적에는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규정이 없어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12일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구미 사고현장을 방문해 입원치료하고 있는 근로

자를 위문하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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